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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1)

n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다. 특히 그간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성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

제·금융 시스템에 큰 부작용 없이 점진적인 신용 증가세 축소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으로 평가된다.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제약 임계치 및 주요국 평균을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부채를 보유한 차주 단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 조정 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가계

부채는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n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관리,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제약하는 요인들도 잠재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대출 수요 측면에서 보면, 금리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이 주 차입세대로 진입하면서 금융 완화기 등에 

이들을 중심으로 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늘어난 고연령층의 경우 

과거 실물자산 취득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부채가 원활히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불안정해진 

소득 기반으로 인해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대출 공급 측면에서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확대 유인이 상존한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기 수익 확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불균형 및 부동산 신용집중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정책 측면에서 빈번한 정책 변경은 정책 효과를 제약할 수 있고 대출 실수요자의 예측가능

성을 낮춰 정책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주택시장 기대심

리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풍선효과 발생 등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n 따라서 중장기 시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가계부채 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금융여건 완화 기조가 지속되는 국면에서는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통해 금융불

균형 누증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출 공급자 측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유도

할 수 있는 유인체계 마련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n 아울러 은퇴 등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부채 축소 및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적

절한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가운데, 계속근로 여건 조성, 퇴직준비 지원 강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고연령 자영업자 부채도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하겠다. 

1) 본고는 김자혜·고은아·박수연(안정총괄팀), 김재영·홍세림(금융안정연구팀)이 작성, 정연수(금융시스템분석부장)·김정호(안정
총괄팀장)·조은아(금융안정연구팀장)가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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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누

증되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계 소득여

건 개선 지연, 부동산가격 상승,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의 영향으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4분기말 99.2%(자금

순환통계 기준, 역사적 최고점)까지 가파르게 상

승하였다(그림 Ⅲ-1).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누증 문

제2)를 완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

여 왔다. 단계적인 DSR 규제 도입을 통해 차주

채무상환능력 기반의 대출원칙을 정착해 가는

가운데,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부동산시장

규제 등을 병행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고

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가계 부실위험이 빠르게 증대되지 않도록 가

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도모하였다(표 Ⅲ-1).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팬데믹 종료 후 경제 성

장세 회복 등에 힘입어 최근 가계부채 비율이

89.7%(25년 2/4분기말)로 최고점 대비 10%포인

트가량 하락하였다(그림 Ⅲ-1). 다만,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성장제약 임계치(80~85%3))를 상

회4)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

불안, 구조적 요인 등으로 향후 디레버리징이

지연되거나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디레버리징 추진 상황을

다양한 지표, 국제 비교 등을 통해 평가하고, 중

장기적 측면에서 디레버리징을 제약하는 요인을

점검한 후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Ⅲ-1. 가계부채1)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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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BIS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 국가 및 지역
자료: 한국은행, BIS.

표 Ⅲ-1.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 관련 주요 정책

발표 주요 내용

21.4월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등

21.10월 제2금융권 DSR 강화, DSR 산정만기 현실화 등

22.6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1) 출시

23.12월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25.6월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 주담대 한도 제한2) 등

25.9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정

25.9월  규제지역 주담대 LTV 강화 등

25.10월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2), 전세대출 DSR 적용3) 등

주: 1)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
   2)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3)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경제규모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제약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가계의 부실위험을 높이면서 경제성장 및 금
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금융불균형 확대 위험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이중책무를 지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로 Cecchetti et al.(2011)은 85%를, Lombardi et al.(2017)과 권도근 외(2023)는 80%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4)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5년 11월)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최근의 디레버리징에도 불구
하고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가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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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평가

정책목표로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은 신규 부

채 증가세 완화, 기존부채 상환 등으로 가계부

채 증가세가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는 가운

데,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채무부담이 완화되는

과정(voluntary deleveraging)을 의미한다.5) 이

는 가계부채 부실 확대에 따른 대규모 채무조

정, 이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가계부채가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조정되는 디레

버리징6)(forced deleveraging)과는 구분된다.

이하에서는 그간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평가

하기 위해 통계 개편,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제외한 디레버리징 규모를 산출한 후 주요 디레

버리징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 비율

외 여타 관련 지표들에 대한 분석, 글로벌 사례

들과의 국제비교 등을 통해 국내 디레버리징 상

황을 평가해 보았다.

가. 디레버리징 수준 및 요인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4분기에 최고치(99.2%)

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

2023년까지는 금리 상승, 가계대출 규제 강화, 주

택경기 둔화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의 빠

른 축소가 가계부채 비율 하락을 견인하였으며,

이후 견조한 경제성장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상쇄

하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 다

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하락과 함께 가계

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가운데, 경제성장이 약화되

면서 가계부채비율의하락세가둔화되는모습이다.

한편, 그간 가계부채 비율은 9.5%포인트 하락

(21년 4/4분기~ 25년 2/4분기중)하였는데, 이

중 가계부채 비율 산정에 이용되는 일부 통계의

기준 개편7)에 따른 영향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

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7.6%포인트 하락한 것으

로 보인다(그림 Ⅲ-2).

그림 Ⅲ-2. 가계부채 비율 및 가계부채·명목GDP1)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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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cchetti et al.(2011) 등 기존 연구 결과(80~85%) 

자료: 한국은행 시산

가계부채 비율을 구성하는 지표별로 가계부채

비율 변동에 대한 기여도를 분해해 보면, 2021

년 3/4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 감소폭(–7.6%

포인트8)) 중 가계부채 증가의 기여도는 9.2%포

인트이고, 실질GDP 증가 및 물가 상승의 기여

도는 각각 –7.2%포인트 및 –9.6%포인트로 나

타났다. 2021년 3/4분기 직전 같은 기간(15분기)

5) IMF(2012), Di Maggio et al.(2014), FEDS Notes(2014) 등을 참고하여 정의하였다. 

6) 예를 들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진행된 가계
부채 조정,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나타난 가계부채 조정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7) 2023년부터 도입된 보험사 신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자금순환통계 기준 가계부채에서 보험약관대출 일부가 제외되었다. 

8) 통계개편의 영향을 제외하여 산출한 가계부채 비율의 감소폭이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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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14.4%포인트) 중 가

계부채, 실질GDP 및 물가의 기여도(각각 25.3%

포인트, –7.4%포인트 및 –3.4%포인트)를 감안

할 때, 최근의 디레버리징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의 영향이 가장 크며, 팬데믹 여파로 인한

가파른 물가 상승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위한 정책 대응

등이 없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었을 경우,

현재 가계부채 비율은 110% 수준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Ⅲ-3).

그림 Ⅲ-3. 요인별 가계부채 비율 변동 기여도

디레버리징 전후1) 요인별  
기여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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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1년 3/4분기 전후 15개 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 변동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통계개편 영향 제외)

자료: 한국은행 시산

나. 여타 지표를 통해 본 디레버리징 평가

가계부채 관련 양적 취약성은 가계부채 비율 외

여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모두 2021년 3/4분

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과 유사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경제시스템 내 가계부채 관련 양

적 취약성은 상당폭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채 보유 가계 기준의 소득 및 자산 대

비 가계부채 비율(LTI 및 DTA)은 여전히 2021

년 3/4분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부채 보유자

측면에서의 디레버리징은 상대적으로 크게 진행

되지 않은 모습이다(그림 Ⅲ-4). 특히 소득 수준

이 비교적 낮은 청년층의 LTI가 여타 연령층보

다 높은 수준(2025년 3/4분기 246.9%)으로 상승

하면서 소득 대비 채무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당

수 청년 차주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

다(그림 Ⅲ-5).

그림 Ⅲ-4. 소득 및 자산 대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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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1년 3/4분기=100으로 표준화
    2) DTA는 가구, LTI는 차주 기준
    3)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은 연간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ECOS, 가계부채DB,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Ⅲ-5. 연령별 LTI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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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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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에 대한 주성분

분석9)(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살

펴보았다. 우선 양적 측면의 취약성은 2023년

이후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

만, 양적 취약성 수준10)이 과거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 가운데 취약성 개선 폭도 제

한적이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축소 노력이 이

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6). 한편, 질적

측면에서는 과거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2022

년 이후 취약성이 다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질적 취약성 수준11)이 DSR 및 취약차주 비중

하락 등으로 2021년까지 빠른 속도로 축소되었

다가 그 이후 연체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확대

되는 모습이다(그림 Ⅲ-7).

그림 Ⅲ-6. 주성분 분석에 따른 가계부채 양적 취약성 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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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계부채 양적 위험요인들을 통합하여 본 가계부채 양적 
수준으로, 높을수록 가계부채 상황이 취약함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그림 Ⅲ-7. 주성분 분석에 따른 가계부채 질적 
취약성 수준1) 및 세부항목2)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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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계부채 질적 위험요인들을 통합하여 본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 수준으로, 높을수록 가계부채 상황이 취약함을 의미

    2) 세부항목은 표준화 Z-score 점수(평균 0, 표준편차 1)
    3) 다중채무자(3개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 수 비중
    4)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 기준 고정금리 비중(역수)
자료: 한국은행 시산

다. 국제비교를 통한 디레버리징 평가

코로나19 직후 많은 국가에서 경기침체, 저금리

에 따른 신용 증가 등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 상승하였다가 현재까지 점진적인 디레버리징

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국가들의 디레버리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100%를 상회하는 수준을 보였던 국가들의

경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2025년 1/4분기까

지 –8 ~–27%포인트가량 큰 폭 하락하였다. 한

편, 우리나라의 디레버리징 폭은 주요국(BIS 선

진국 기준) 평균(–12.3%포인트)을 소폭 하회하

는 수준이다(그림 Ⅲ-8).

9) 주성분 분석은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으로 축소하는 기법으로 여러 변수들의 분산-공분산 행렬로부터 고유근(eigenvalue)
의 크기 순서로 고유벡터(eigenvector)를 구하고 이를 가중치로 지표들을 선형 결합하여 주성분을 추출한다.

10)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소득 대비 대출 비율(LTI), 가계신
용 증가율, 주택가격 상승률 등 가계부채 양적 지표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1) 가계부채 질적 취약성 평가 요인으로 가계차주 연체율, 취약차주 비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고정금리 비중 등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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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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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최고치,   %)2)

주요국 평균 (80.1%, -12.3%p)

주: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대체로 20년 4/4분기~21년 1/4분기에 집중되며, 한국은 21년 

3/4분기, 홍콩은 23년 1/4분기에 최고 수준을 기록
    3)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가계부채 비율 최고치 – 25년 1/4분기말 

가계부채 비율 
자료: BIS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팬데믹 종료 이후

GDP 성장률이 큰 폭 반등하면서 가계부채 비

율이 축소된 반면, 한국, 덴마크, 홍콩 등의 경

우 신용 축소 또는 증가세 둔화로 디레버리징이

진행된 점이 두드러진다. 2022년 이후 가파른 물

가 상승에 대응한 글로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한국과 덴마크12)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홍콩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신용이 축소되거나 증가세가 둔

화되었다(그림 Ⅲ-9).

그림 Ⅲ-9. 국가1)별 디레버리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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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10개 국가 대상
    2) 자국 통화 기준 가계부채(자금순환통계)  
    3)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10개 국가를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 t(=100)를 기준으로 표준화
자료: BIS

한편, 장기 시계에서 볼 때 금번 우리나라 가계

부채 디레버리징의 폭은 과거 글로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사례13)(1990~2019년, 26개국)에서 나

타난 디레버리징 폭(연평균 –1.4%포인트)에 비

해서 큰 수준이다(표 Ⅲ-2). 또한 금번 디레버리

징 기간 중 실질GDP 증가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요국의

디레버리징 폭과 실질GDP 증가율 간의 관계를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그림 Ⅲ-10).

표 Ⅲ-2. 과거 30년간 글로벌 디레버리징1) 사례와 비교  

26개국 평균 우리나라

 디레버리징 폭2) –7.4%p –9.5%p (–7.5%p)3)
    <연평균> <–1.4%p> <–2.5%p (–2.0%p)3)>

 디레버리징 기간 4.1년 3.75년~

주: 1) 1990~2019년 중 2년 이상 연속 가계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이 하락한 경우로 정의

    2) 디레버리징 기간중 가계부채 비율 최저치 – 최고치

    3) (  ) 내는 통계 개편 전 기준
자료: BIS

12) 덴마크의 경우 가계 모기지대출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2020년 전면 시행)하였는데, 모기지 신용기관에 대해 모기지대출 증가율을 연 
15% 이내로 제한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중 금리약정 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LTV 75% 초과 대출의 비중을 전체 대출의 25% 미만
으로 제한하고, LTV 75% 초과 대출 중 이자만 상환(interest-only)하는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10% 미만으로 제한하였다(DSFA, 2014).

13) BIS 가계부채 비율 통계 입수가 가능한 42개국을 대상으로 Chen S. et al.(2015) 등에 따라 2년 이상 연속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한 경우를 디레버리징 사례로 분류하였으며, 분류 결과 26개국 40건의 디레버리징 사례가 식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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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0. 글로벌 금융위기 후 주요국의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폭 및 실질GDP 성장률1) 

호주

덴마크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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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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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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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1) 디레버리징 기간중 연평균 실질GDP 증가율, 한국의 경우 최근 
디레버리징 기간(2021년 4/4분기~2025년 2/4분기)중의 수치

자료: BIS, World Bank

라. 평가 및 향후 가계부채 비율 단기 경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4년간의 가계부

채 디레버리징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된 최초의 유의미한 디레버리

징으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이 통계

개편, 물가 상승 등에 영향 받은 측면도 있지만,

성장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나라들과 달

리 점진적인 신용 증가세 축소를 통해 진행되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부문으로의 높은 신용집

중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14) 가계부채 비율이

성장제약 임계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위험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상당

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일

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

승하였으며, 정부의 부동산 및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심리와 관련 대출수요는

높은 상황이다(그림 Ⅲ-11). 또한 부채를 보유한

차주 단위의 부채비율(LTI)은 높은 수준을 지속

하고 있어 이들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예

상되며,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 측면에서도 취약

차주의 부실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림 Ⅲ-11. 최근 가계대출 및 부동산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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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한국부동산원

단기적 시계에서 향후 가계부채 비율이 거시건

전성 관리, 경제 성장세 회복 등에 힘입어 하락

세가 이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경제성장 임계

치인 80~85%를 상당 기간 상회할 것으로 보이

며, 상황에 따라서는 정체 또는 다시 상승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그림 Ⅲ-12).

14) 명목GDP 대비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020년말 99.1%에서 2023년말 106.3%까지 큰 폭 상승한 이후 2025년 6월말 기준 
104.8%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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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가계부채 비율 경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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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경제성장 임계치(80~85%)

3) 4)

4/4

주: 1) 점선은 추정치
    2) 25년 7~9월 가계대출 증가(월평균 3조원) 수준 지속 시 가정
    3) 25년 4~6월 가계대출 증가(월평균 6조원) 수준 지속 시 가정
    4)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21~22년, 24.6%) 가계대출 

증가(월평균 10.5조원) 수준 지속 시 가정
자료: 한국은행 시산

(3) 중장기 디레버리징 제약요인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 가계부채 디

레버리징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도 디레버리징 여건의 불

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규제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대출 수요, 공급 및 거시

건전성정책 운용 측면에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을 제약할 수 있는 중장기 구조적 요인을 점검

하였다.

가. 청년층 및 고연령층 부채 확대

금리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주 차입세대 진입 

우리 사회의 저출생 및 초고령화15)가 빠른 속도

로 진행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계 자금수요 감소

와 함께 가계부채 규모도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16) 다만, 연령별 인구구조 및 차입성향 등

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기간에 과도하게 부채를

늘렸던 30대 이하 청년층이 주 차입세대로 부각

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축소가 지연되거나 금리

인하기에 부채 증가세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

지난 10여 년을 돌이켜보면, 청년층은 여타 연령

층에 비해 가계부채를 빠르게 확대해 왔다. 과거

에는 전 연령층 중 50대의 평균 부채 규모가 가

장 컸는데, 2018년부터는 40대의 부채 수준이 가

장 높은 모습이다. 이와 동시에 30대 이하 청년

층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40대와 유

사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그림 Ⅲ-13). 이들 청년

층이 생애주기상 미래소득과 차입규모가 본격

증가하는 연령 구간(40~50대)에 진입할 경우 보

유 부채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림 Ⅲ-13. 연령대별 평균 금융부채1) 규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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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15)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와 UN 세계인구전망(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50년에는 40%를 상회하면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6) 김미루(2025)는 인구 고령화 심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에 정점을 통과하며 추세
적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재원 외(2025) 및 오강현 외(2017)도 인구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중장기적
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수요가 줄어들면서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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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청년층의 차입성향, 코로나19 기간의 학습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금융여건 완화 국면에서

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로 인해 청년층이 주택구

입을 위해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

다. 대출금리 하락에 대한 가계대출의 반응 정

도를 나타내는 금리민감도를 연령대로 나누어

보면17), 고연령층은 금리 하락에 비교적 민감하

게 반응하지 않는 데 반해 20~40대의 경우 금리

가 하락할수록 대출을 많이 늘리는 등 상대적으

로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그림 Ⅲ-14).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

산되는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의 아파트 매

매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대(서울 25년 4월

33.2%→10월 39.5%, 전국 29.3%→ 33.2%)되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8)

(그림 Ⅲ-14).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청년층

의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금융불균형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19)

그림 Ⅲ-14. 연령대별 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감 및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

금리 변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감1)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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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차주당, 분기 기준, 분석대상 기간 12년 1/4분기~21년 3/4분기중
   2)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 대비(음영은 금리인하 시기)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국부동산원

또한 주가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

으로 주식 투자가 확대되면서 신용융자20), 신용

대출 등 차입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금도 빠

르게 증가하였다. 2025년 1~10월중 주요 증권회

사의 신규 주식계좌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0대 20.3%, 50

대 18.6%, 60대 이상 10.2%),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청년층21)을 중

심으로 빠르게 확대22)되고 있다(그림 Ⅲ-15).

17) 2012년 1/4분기~2021년 3/4분기중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금리 변화 시 차주별 대출 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패널고정모형(Panel 
fixed-effect model)을 구축하였다. 종속변수는 가계대출 증감액(전기대비), 설명변수는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거시 경제
변수, 차주별 재무특성 변수 및 고정효과 등이며, 금리 수준별 비선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금리변수의 이차항(Quadratic term)
도 포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통계월보 2022년 9월호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을 참조하기 바란다. 

18)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한국부동산원, 19년 1월 통계편제 시작)은 2025년 10월 기준 30대 이하 39.5%, 40대 
30.1%, 50대 16.7%, 60대 이상 13.4%이며, 전국의 경우 30대 이하 33.2%, 40대 26.5%, 50대 19.9%, 60대 이상 19.3%이다.

19) 과거 금리 인하기(19년 7월~21년 7월)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30대 이하 비중은 금리 인하 개시 시점부터 상승세로 전
환되었고 인하기 종료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상승폭이 더욱 확대된 바 있다(19년 6월 25.7% → 19년 7월 31.8% → 20년 12
월 43.9% → 21년 7월 44.8%).

20) 개인이 주식 매수 시 매수한 증권을 담보로 증권회사로부터 통상 90일 동안 매수대금의 일부를 빌리는 대출이다. 담보증권의 가
치가 담보유지비율 기준치를 하회할 경우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며, 미납 시 증권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2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용융자 잔고는 2025년 1~7월중 38.8% 증가하였는데, 이는 동 기간중 40대(29.3%) 및 50대
(34.7%)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22)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코스피·코스닥 합계)는 2025년 12월 15일 27.4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다만 
투자자예탁금 대비 비율이 33.1%로 과거 높았던 시기(18년 3~10월 평균 43.1%)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정부도 증권사별 
총량제한, 보증금률·담보비율 제한, 고객·종목별 한도 차등 등의 조치를 통해 신용융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금융위
원회 보도자료, ｢최근 신용대출·신용거래융자 동향 및 리스크 관리 현황｣, 2025년 11월 17일).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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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5. 연령대별 신규 주식계좌 비중1) 및 신용융자 
잔고 추이

연령대별 신규계좌 비중 신용융자 잔고 및 비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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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

25.12

주: 1) 25년 1~10월중 주요 증권회사 3개사의 신규 주식계좌 대비
   2) 투자자예탁금 대비
자료: 금융투자협회 등

고연령층의 부채 축소 지연

생애주기상 고연령층은 축적된 금융자산과 노후

소득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소비를 이어가는

단계이다(그림 Ⅲ-16). 그러나 우리나라 고연령

층의 경우 과거 실물자산 취득을 위해 부채를

크게 늘린 데다 보유 부채도 원활히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불안정한 소득 기반 등으

로 인해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한다.

상당수 고연령층은 젊었을 때 주택 취득 과정에

서 늘려온 부채를 대부분 보유한 상태에서 은퇴

를 맞이한다. 은퇴 전후 연령의 가계부채 추이

를 보면, 은퇴 이후에도 부동산담보대출23)을 중

심으로 은퇴 전의 부채 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퇴 후 소득은 급감하

면서 차주별 평균 LTI는 은퇴 시기 60세를 기점

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그림 Ⅲ-17).

그림 Ⅲ-16. 1인당 소비 및 노동소득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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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생애주기 적자는 노동소득 이외에 자산소득(자본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차입 등을 통해 충당

자료: 통계청 국민이전계정(2023)

그림 Ⅲ-17. 은퇴 연령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 및 LT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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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구주 나이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금융복지조사)

또한 60세 이상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실물자산

비중도 2025년 기준 85.2%로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이들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

채 비율도 64.1%24)에 달하고 있다. 이상을 감안

할 때 고연령층의 경우 소득 또는 금융자산을 활

용하여 부채에 대응하는 능력이 주요국 등과 비

교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8).

23) 한편, 고연령층의 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은퇴 시점에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은퇴 후 소득 감소 등으로 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상환이 증가하는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4) 다만 60세 이상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25년 기준 9.5%로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면 자산 처분을 전제로 한 부채 상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연재 / 안정분석팀 / 2026-01-05 13:51:16



126

그림 Ⅲ-18. 주요국 60세 이상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1)2) 
및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1) 

유럽

벨기에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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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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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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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 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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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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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비
중

주: 1) 한국은 2025년, 일본은 2019년, 유럽은 2021년 기준(단, 데이터 
제약 등으로 65~74세 기준)

   2) 전체 보유자산 대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한국), NSTAC(일본), HFCS(유럽)

이와 같이 고연령층의 보유 자산이 금융자산보

다는 실물자산에 편중되면서 부채조정이 지연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실물자산의 낮은 유동

성과 자산 매각·주거 이동에 따른 비용 부담으

로 인해 실물자산 처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주택 소유에 대한 강한 선호 및 가격 상승

기대감, 부동산임대업 창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 주택담보

대출 차주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도 2025년 2/4분기말 14.5%(잔액

기준)로 여타 연령층(20·30대 2.0%, 40·50대

8.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그림 Ⅲ-19).

그림 Ⅲ-19. 주담대 보유 차주 중 다주택자 비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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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한편 고연령층의 경우 미흡한 소득 기반 등으로

인해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부채 축소가 지

연되거나 오히려 부채가 증가하기도 한다. 특히

기대수명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법정 은퇴연령

(60세)은 상대적으로 이른 편25)이라,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소득

공백기가 긴 점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

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안정적인 소득원인 공적연금 및

사회보장소득의 비중은 2024년 기준 20.9%26)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그림 Ⅲ

-20). 이에 따라 생계유지 및 부채 상환 등을 위

한 고연령층의 자영업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연령층의 자영업자 부채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확대되고 있다27)(그림 Ⅲ

-21). 특히 고연령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구조 변

화, 치열한 경쟁 등에 취약하여 이들 부채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28)

25) 2025년 현재 기준 독일의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5세, 프랑스는 62세이며, 스페인은 65세로 향후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일본은 정년이 60세,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계속고용이 가능하다.

26) 반면 경기에 민감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업·근로소득 비중은 2024년 61.0%로 2016년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7) 이재호 외(2025)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 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으로 2015년 142만명에서 2024
년 210만명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2032년에는 248만명(전체 취업자 수의 약 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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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0. 주요국 60세 이상 가구의 소득원천별 비중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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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한국은 2024년, 일본은 2019년, 유럽은 2020년 기준
   2) 전체 소득 대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한국), NSTAC(일본), HFCS(유럽), 김수영 

외(2024) 재인용

그림 Ⅲ-21. 고연령층 자영업자 창업 및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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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나. 금융기관의 높은 가계대출 취급 유인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의존도가 77.8%로

매우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은 위험 대비 이자

수익률이 높아 기업대출에 비해 금융기관의 취

급 유인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과거 국내은행 가

계대출의 연간 이자수익률은 기업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손실률은 기업대출보다

낮아 가계대출의 위험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

로 높은 편이다(그림 Ⅲ-22).

그림 Ⅲ-22. 은행 이자수익 비중 및 대출 종류별 수익·위험

은행 이자수익 의존도1) 대출 종류별 이자수익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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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4년말 기본자본 기준 세계 200대 은행(지주회사 포함)의 
영업이익 대비 이자수익 비중을 단순평균

   2) 연도별 국내은행 평균(2010-2024년)
자료: The Banker,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여건 완화기에

대출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취급 확

대 유인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여건 완

화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

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금융여건

완화기를 보면, 수신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더 큰 폭 하락하면서29) 신규취급 대출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다(기

준금리와 예대금리차 간 상관계수 –0.7). 이는

예대금리차가 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대체로 일

정한 범위에서 등락(상관계수 0.0)하는 기업대출

과는 대조적이다30)(그림 Ⅲ-23). 이처럼 주택담

28)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최근 자영업자 대출 상황 및 연령별 특징」을 참고하길 바란다.

29) 노유철·정서림(2023)은 금리 인하기 신규취급 기준 예대금리차 확대가 은행의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기준금리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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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대출은 손실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에 기업대출과 달리 위험 대비 수익성이 더욱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여건

완화 국면에서는 수요 증가에 더해 공급 측면에

서도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할 유인

이 커지게 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금융불균형 및

부동산 신용집중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아지게 된다(그림 Ⅲ-24).

그림 Ⅲ-23. 금리 인하기1) 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예대금리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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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음영은 금리 인하기  
2)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그림 Ⅲ-24. 금리 인하기1) 대출 증가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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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음영은 금리 인하 기간 
2) 전년동기대비, 예금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은행들의 가계대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은행 규제도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

출을 취급할 유인을 확대하였다. 바젤 자본규제

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자본 적립부담이 상대

적으로 낮다. 이는 담보로 인해 손실위험이 낮

게 평가되어 기업대출보다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은행 자본규제에서 위험가

중자산 산출 시 적용되는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는 2025년 3/4분기말 19.9%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업대출 위험가중치(50.7%)보다 절반 이상 낮

은 수준이다(그림 Ⅲ-25).

자본규제상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15%, 14년 6월 신

설)도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25%) 등 다른 나라

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홍콩, 노르웨이 등은 과도

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을 제한하고 주택경

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

중치 하한을 상향 조정(15~20%→25%)한 바 있

다.31) 최근 우리나라도 과도한 부동산 신용집중

방지 필요성 등 거시건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주

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20%로 상향 조정

하기로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이들 국가보다는

위험가중치 하한이 낮은 수준이다32)(그림 Ⅲ-25).

30) 금리 인하기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 하반기 이후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인해 대출 확대 여력이 축소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상승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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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5. 은행 자본규제상 위험가중치

대출 종류별1) 국가별 위험가중치 하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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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25년 3/4분기말 국내은행 기준
   2) 중소기업 및 특수금융을 제외한 기업 익스포저

 3)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조정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BIS

다. 기존부채 상환 지연

가계대출의 상환율33)(가계부채DB 기준)은 일부 

기간(2021년 하반기~2023년)을 제외하고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3/4분기 상환율(당분기 상환액/전분기말 잔액)

은 3.9%로 장기평균(12년 2/4분기~25년 3/4분

기중, 4.8%)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차주 수 기준으로, 당분기 중 가계대출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한 차주는 2025년 3/4분기 현재 

62.5%로, 60% 내외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는 반면, 1인당 평균 상환액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차주가 의

무 상환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에 소

극적임을 시사한다(그림 Ⅲ-26).

그림 Ⅲ-26. 가계대출의 상환율1), 상환차주2) 비중 및 
상환차주 1인당 평균 상환액 추이3) 

가계대출 상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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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전분기말 잔액 대비 해당 분기중 대출이 감소한 차주의 
대출감소액 비중

   2) 전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감소한 차주
   3) 2019년 4/4분기 기준으로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가계대출 상환율은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기

에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하였는데, 이는 

대출 규제 강화로 신규 차입여건이 악화35)된 가

운데 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부담이 완화되면서 

차주가 기존 대출을 보유할 유인이 커진 데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계대출의 신규취

급 시점 이후 4개 분기 상환율을 추적해 본 결

31) 한편,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위험가중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험가중치 산출 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상관계수 조
정(0.15 → 0.20 ~ 0.22)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한다. 

32) 금융당국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발표(2025년 9
월)하였으나,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2026년 1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하였다(2025년 10월).

33) 전분기말 잔액 대비 당분기 상환액으로 산출한다. 가계대출의 상환은 차주의 대출잔액을 실제로 감소시키는 경우와 대출 갈아
타기 등을 통해 대출잔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가계대출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가계부채DB를 활용하여 가계대출 차주 중 전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감소한 차주만을 식별하여 이들의 대출감소액 합계를 상환
액으로 정의하였다.

34) 신규대출은 대출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대출 규모를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하나, 기존 대출의 경우 정책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35)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 국내은행(차주가중종합지수)은 DSR 규제 강화 등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따라 2022년 하반
기 이후 지속적으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전망하였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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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실행된 대

출은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실행된 대출에 비해

상환율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Ⅲ-27). 이에 더해

부동산·주식 등 주요 자산가격이 상승세를 이어

가면서 투자기회가 늘어난 점도 대출 상환을 지

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Ⅲ-27. 신규취급 시기별 상환율 추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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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가로축은 신규 취급시점으로부터 경과 분기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도 상

환율 상승을 제약하고 있다. 상환방식별로 보았

을 때, 만기일시상환은 분할상환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상환율을 보인다. 2025년 3/4분기에 만

기일시상환 대출 중 만기가 연장된 대출의 비중

은 11.6%로, 분할상환 대출(2.2%) 대비 5배 이상

의 수준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할상환 방식 대출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36) 2016년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원

칙이 도입된 후37)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3/4분기말 은행업

권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69.7%로 여전히 상당부분의 대출이 만기일시상

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8)(그림 Ⅲ-28).

그림 Ⅲ-28. 상환방식별 상환율, 만기연장 비율1) 및 
분할상환 비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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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분기말 상환방식별 대출잔액 대비 당기중 만기가 연장된 
대출금액의 비중

   2)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대비
   3)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DB),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라. 거시건전성정책 운용 제약

LTV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2년 이후 우

리나라의 차주단위 거시건전성 규제정책은 가계

부채, 부동산시장 및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강

36) 주요국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한국(전세대출 포함) 52.6%, 영국 92.1%, 캐나다 89.1%, 네덜란드 81.3%, 벨기에 
93.6%이다(2019년).

37) 금융위원회는 2016년 2월(수도권), 5월(비수도권) 이후 ｢은행권 가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
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을 원칙으로 하였고, 2017년 3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
상을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로 확대하였으며, 2021년 6월부터 모든 상호금융권 조합·금고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다. 

38) 이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불가피한 채무인수 또는 상환부담 경감 목적의 대출,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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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완화 기조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단기적

대응에 중점을 둔 거시건전성정책 기조의 변동

은 시장의 기대 형성에 혼선을 초래해 정책 효

과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2년부터 LTV, DSTI39)(DTI 및 DSR 포함) 등

의 규제변화를 누적하여 산출한 거시건전성 규

제지수40)와 가계대출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두

변수가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 규제

지수가 대출 증가율에 선행41)하는 등 규제 효과

가 상당부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림 Ⅲ-29).

그림 Ⅲ-29. 거시건전성 규제지수1) 및 가계대출 증가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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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2002년 1월을 0으로 설정 후 규제 더미변수 값을 누적·합산
   2) 예금취급기관의 월별 가계대출 기준,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시산(IMF,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다만 그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시건전성 기조의 변동이

빈번42)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의 변

동은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폭이 컸던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과 같은 국가들과 비교하

더라도 두드러지는 모습이다(그림 Ⅲ-30).

그림 Ⅲ-30. 주요국 거시건전성 규제지수 변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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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규제 강도를 반영하지 않은 더미변수 합산치인 만큼 국가 간 
규제지수 수준의 단순 비교는 유의할 필요

자료: 한국은행 시산(IMF)

거시건전성 기조 국면별로 구분43)하여 거시건전

성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44), 전체 기간과 거시건전성 기조 강화 국면

39) DSTI(Debt-Service-to-Income ratio)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 지표로, 국가
별로 DTI, DSR, MSR, TDSR 등 용어와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IMF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을 포괄하여 DSTI로 정의하고 있다.

40) IMF iMaPP 데이터베이스(전 세계 134개국의 1990 ~2023년중 거시건전성규제 월별 패널자료)에서 제공하는 LTV, DSTI, 대출제한과 같은 
차주 대출규제 더미변수(강화 시 +1, 완화 시 –1, 유지 시 0) 3개를 누적·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24년 1월 이후는 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자체 시산하였다. 다만 동 방식은 개별 규제의 강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41) 시차 상관분석(–6개월~+6개월) 결과, 거시건전성 규제지수는 6개월 후의 가계대출 증가율과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0.59)
를 보였으며, Granger 인과관계 검정에서도 규제지수가 가계대출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정책은 경기 부양과 신용팽창 억제라는 상충된 목표가 맞물리며 일관성을 유지하
기 어려웠다. 2008년 11월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지역 해제(완화) 이후 2009년 7월 수도권 LTV 규제 하향 조정(강화), 2010년 
8월 강남 3구 제외 전지역 DTI 규제 자율화(완화), 2011년 3월 DTI 규제 재도입(강화), 2012년 5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완화) 
등과 같이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화와 완화가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43) 거시건전성 기조 강화국면은 규제지수가 1년 이상 상승세를 지속한 시기(05년 7월~ 08년 10월, 15년 12월~22년 5월, 23년 3월~
25년 7월)이며, 거시건전성 기조 변동국면은 규제지수가 1년 이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시기(08년 11월~ 13년 4월)로 설정하였다.

44) Koo et al.(2020), 임채실·이진(2022) 등에서 제시된 Post-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 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Lasso 회귀모형은 일종의 벌점(penalized) 모형으로 조정 모수()가 커질수록 더 많은 회귀계수가 0으로 수축되어 변수 축소효과가 나타

나며, 조정 모수가 작아질수록 일반 OLS 추정에 가까워진다. 이러한 분석의 장점은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고, 수많은 설명변수 중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만 자의성 없이 자동으로 선별함으로써 모형의 해석력과 예측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min  
     ′   

 
    분석대상기간은 05년 1월~ 25년 7월이며, 종속변수(t+h)는 정책 효과의 시차를 반영한 h개월 후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이다. 설명변수(t)는 총 20개의 거시경제·금융·주택시장·규제 변수 중 K-Fold 교차검증으로 최적화된 조정 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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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지속)에서는 정책의 대출 억제 효과가

일정 시차를 두고 나타났으며, 특히 강화국면에

서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거시건전성 기조가 변동한 국면(1년 이내 강화·

완화 상호 전환)에서는 3개월 후 오히려 가계대

출 증가율을 상승시키고, 6개월 및 12개월 후 대

출 억제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Ⅲ-31).

그림 Ⅲ-31. 거시건전성 기조 국면별1)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율 변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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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거시건전성 규제지수가 1년 이상 상승(1년 이내 상승↔하락 
전환)시 거시건전성 기조 강화(변동) 국면으로 설정

   2) 점선은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시산

한편 최근과 같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이미

높아진 상황45)에서는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의

대출 억제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가계가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상할 경

우, 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되거나 규제가

느슨한 부문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과거 2013년 이후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높고(주택가격전망CSI가 6개

월 이상 100을 상회), 동시에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되었던 시기를 보면, 일부 시기(17년 4

월~18년 5월46))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강화되더

라도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심리가 높을 경우 규

제 효과가 시장 심리에 의해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Ⅲ-32).

그림 Ⅲ-32. 주택가격전망CSI1)2) 및 가계대출 증가율

-10

0

10

20

30

40

40

60

80

100

120

14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택가격전망CSI(좌축) 가계대출 증가율(우축)
(%)      

주: 1)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으로, 100을 상회(하회)하면 
주택가격의 상승(하락) 전망 응답이 우세함을 의미

   2) 음영은 주택가격전망CSI가 6개월 이상 100을 상회하면서 
거시건전성 규제지수가 상승한 국면 

자료: 한국은행

를 사용하는 Lasso 절차를 통해 선별된 변수에 대해 Post(사후) OLS 추정하였다. 여기에는 거시건전성 규제지수, 콜금리, KB 매
수우위지수, 코스피지수, 통화량 등이 포함되었으며, 규제지수와 콜금리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로그변환 후 차분 처리하였다. 

45) 주택가격전망CSI(기준치=100): 2025년 6월 120 → 7월 109 → 8월 111 → 9월 112 → 10월 122 → 11월 119 

46) 해당 기간 중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는 201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의 정책 효과가 누적된 데다, 주택 기
대심리가 높았던 다른 시기들과 달리 기준금리가 2017년 11월부터 인상 기조로 전환된 데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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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정책대응 방향

지난 4년간 가계부채의 양적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나,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국에 비해 여전히 높고 일부 부채 보유 가계차

주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 부담수준이 계속 늘어

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

장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

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취

약차주의 신용위험 우려로 가계부채의 질적 취

약성이 증대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위험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연계된 주

택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을 이어가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건

전성 관리 방향을 재점검하고 고연령층 부채 축

소 등을 위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차주 상환능력 기반 대출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

는 가계부채 관리 지속 

중장기 시계에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거시건

전성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

게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특히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한편, 규제

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대출 실수요자

의 예측가능성과 함께 거시건전성정책의 신뢰성

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

기 당시 가계부채 위기를 경험한 영국이 장기간

LTI 규제기준을 유지하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

로 관리47)하는 동시에,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

는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48)을 실시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한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유기적인 정책 공조를 통한 금융불균형 누증 위

험 사전 대응

금리민감도가 높은 청년층의 차입 성향, 코로나

19 기간의 학습효과,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 등을 감안할 때, 금융여건 완화기에는

금융불균형 확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거시

건전성정책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경제주체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낮추고 관련 대출 공

급을 축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거시건전성정책의 잦은

기조 변화는 정책의 대출 증가 억제 효과를 제

한하며, 특히 금융여건 완화 기간 동안 주택시

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심리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예

상보다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상시 단기

적 경기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

책을 활용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

직해 보인다. 그리고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등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를 통해 경기 순응성 조

47) 영국은 2014년부터 고LTI(소득 대비 대출 4.5배 초과)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고 이자만 납입하는 주택담보
대출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일관된 규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신용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대
응완충자본(CCyB)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청년층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정부 정책도 모기지대출 지원보다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2026년 3월까지 25만호의 신축 주택 공급 등)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48) 영국 정부는 Help to Buy 정책(2013~23년)을 도입하여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정부의 지분형 대출(Equity loan, 주택구입가의 최대 
20~40%)을 바탕으로 60만 파운드 이하의 신축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중산층 이하 가구에게 부담가능한 주
택을 공급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자체와 주택협회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임대/자가소유 방식의 부담가능주택사업(Affordable 
Home Programme)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김령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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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형성

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49)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축소 유인체계 마련

가계부채 누증 및 부동산 신용집중 문제를 완화

하기 위해서는 차주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은행

등 대출 공급자 측면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축소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의 수익 다변화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

도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 취

급에 따른 거시건전성 리스크의 잠재적 비용을

자본규제 체계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가계대

출이 급증할 때 규제자본의 추가 적립을 요구하

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등을 통

해 은행 규제비용이 조정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유인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이는 은행의 자율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기

반으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그간 정부와 금융기관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

대 노력은 대출 상환을 촉진하여 가계부채 취약

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금리 인하 등에 따라 부채 상환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어 부채 상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

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

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

다. 정책당국은 분할상환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

례50)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

한 규제 방안이나 유인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구입 목적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분할상환 원칙

을 적용하는 한편, 여타 목적의 경우에도 대출

과 차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51) 한편, 만

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반복적인 만기 연장이

관행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기 연장 과

정에서 상환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연령층의 원활한 디레버리징 유도

우리나라 고연령층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실물자산 처분을 통해 고

연령층의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연령층에 진입하면 주택 규모나 보

유 주택 수를 적절히 줄여나가는(주택 다운사이

징) 과정을 통해 부채 축소 및 생활자금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따른 거래비용이

클 경우 주택 다운사이징의 유인이 낮아진다.52)

49) 특히 통화정책 완화 국면에서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시점에 따라 거시건전성정책 효과가 달라지는데,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가 금
리 인하에 선행할 경우가 후행하는 경우보다 대출 증가세, 주택가격 상승세 억제 등 금융불균형 축적을 완화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최창훈 외(2025)를 참고하기 바란다.

50)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 신청자가 충분한 상환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51) 주택담보대출 외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의무를 명시하는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에 대해 분할상환 의무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스위스는 투자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은행이 연간 3.3% 이상 분할상
환 받지 않는 경우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52) 부동산 세금(취득세, 양도세), 부대 비용(공인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주택 전환에 따른 거래비용이 상당할 경우 주택 규모 
축소(다운사이징)의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연재 / 안정분석팀 / 2026-01-05 13:51:16



135

Ⅲ
 가
계
부
채
 디
레
버
리
징
 추
진
 경
과
 및
 향
후
 과
제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고연령층의 주

택 전환에 따른 거래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방안

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

연령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 비

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고연령 다주택자들

이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감면

등으로 다주택 처분 및 부채 축소에 나서게 할

필요도 있다. 또한 주택 다운사이징 시 연금계

좌에 납입 가능한 금액을 확대53)하는 등 부동산

의 연금화를 통해 노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 생활자

금 마련을 위한 고연령층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

고 이에 따라 고연령 자영업자 부채가 확대되면

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

후 최근까지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부채조정

및 금융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

데, 이는 고연령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하

고 상환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를 위해

서는 계속근로54) 여건 조성, 퇴직준비 지원 강

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노력도 동반되어야

하겠다.

주요 참고문헌

기획재정부(2025),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

령 개정안”

김령희(2024),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국

회도서관 2024-10호

김미루(2025),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

치는 영향”, KDI

김수영 외(2024), “연령별 가계부채 상환 취약성

분석: 유럽 8개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경

제포럼, 제17권 제1호

노유철, 정서림(2023),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

리차 변동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71집 제2호

오강현 외(2017), “인구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

치는 영향”, BOK 경제연구, 제2017-25호

오삼일 외(2025),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

로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8호

이경태, 강환구(2023),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3-22호

이재원 외(2025),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

건 변화와 시사점”,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5.5)

이재호 외(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제2025-12호

53)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주택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
유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 시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액은 최대 1억원이다.

54) 오삼일 외(2025), 이재호 외(2025) 등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연재 / 안정분석팀 / 2026-01-05 13:51:16



136

임채실, 이진(2022), “라쏘 방법을 이용한 수도

권 주택 매매가 및 전세가 예측 변인 선택”, 시

장경제연구, 제51집 제3호

정천수, 전은총(2022), “가계대출의 금리민감도

분석 및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제76

권 제9호

최창훈 외(2025),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BOK 이

슈노트, 제2025-26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5),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2025.1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12)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2021.9)

Alam, Z. et al. (2019). “Digging Deeper—

Evidence on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rom a New Database.” IMF Working

Paper 2019/066, IMF

Chen S. et al. (2015), “Private sector

deleveraging and growth following busts”,

IMF Working Paper 2015/35, IMF

Di Maggio et al. (2014), “Monetary policy

pass-through: Household consumption and

voluntary deleveraging”, Columbia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14-24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12), “Dealing with

household debts”, IMF

Koo, B. et al. (2020), “High-dimensional

predictive regression in the presence of

cointegration”, Journal of Econometrics, 219(2)

Sahm, C. (2014), “Deleveraging: Is it over and

what was it?”, FEDS Notes,

https://www.federalreserve.gov

Xu, Y. (2025), “Household deleveraging:

International practices”, Selected issues paper,

IMF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자산으로 허가받지 않은 복사, 촬영,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연재 / 안정분석팀 / 2026-01-05 13:51:16


	Ⅲ.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추진 경과 및 향후 과제



